
무단사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청구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

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

지소유자를 차별 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무단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의 수용 또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09.10. 선고 96누5896 판결)


